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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향한 투쟁을 지지한다

18일 예정된 홍콩 시민들의 300만 대규모 시위에 중국 정부가 무력 개입할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제2의 천안문 사태 참극이 재연될까봐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홍콩 시민들의 자유와 인

권을 향한 투쟁을 지지하고 중국 정부에 대하여 그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홍콩 시민들은 3월 31일부터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 철회 시위를 시작하여 지난 12일부터는 공항

에 나와 직접 국제사회를 향해 다양한 언어로 자신들의 고통을 알리고, 각종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지를 호소해 왔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겪었던 인권침해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고, 현재에도 세계 최악의 인권침해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을 위하여 국제사회에 도움

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 홍콩 시민들의 절박함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재중 탈북민에 대한 강제송환 정책을 견지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 정권이 13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중국 정부의 홍콩 시민 탄압방침을 지지하

고 있으니 이는 스스로 그 자신이 인권침해 폭압정권임을 자인하고 있는 규탄 받아야 할 행태라 아

니할 수 없다. 

홍콩 시민들의 비폭력적인 저항운동을 현재의 위험한 사태로 몰아간 책임은 중국 정부에 있다. 

740만 명 홍콩 인구 중 한때 200만 명에 이르던 시위대가 주춤하자 지난 7월 21일 밤에는 ‘흰색 

셔츠’를 입은 친중 폭력단이 난데없이 등장해 유혈사태를 일으켰고, 지난 11일에는 고무탄으로 시

위참가 여성을 실명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홍콩 밖 10분 거리에서는 인민해방군의 시위대 진

압훈련을 공개해 1989년 천안문 사태를 연상하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패권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표현의 자유), 제20조(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시민적 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표현의 자유), 제21조(평화적인 집회의 자유), ‘무력과 화기사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중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홍콩 시민들에 대한 지

지를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하며, 홍콩 시민들이 바라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홍콩이 되도록 노력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구촌을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의 세계인으로서 거듭 자유와 인권을 위한 

홍콩 시민들의 열망을 지지하며 이들과 함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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